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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public health car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s discussed in South Korea is 
used in an unclear sense, with a meaning unlike the terminology used worldwide. The terms “public health 
car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health care (health and medical services)” have the same 
legal definition in Korea. Globally, “public health car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refers to medical 
services provided to the public that are operated as publicly funded resources, but in Korea, this term 
is confined to limited medical service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regarding 
“public health car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Korea are proposed: All medical services performed 
by the state, regional governments, health care institutions, or health care workers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the people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s “public health care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by definition. The financial burden borne by the state through national health insurance should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to clarify the state's responsibility. Improving public health is an urgent 
priority in Korea, and this goal can be achieved by improving regional public health through systema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e and regional governments, establishing a Ministry of Health, and efficiently 
allocating public health doctors who are important for providing regional medical care in rural and remote 
areas. It will be possible to actively deal with infectious diseases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establishment 
of a Ministry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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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공공의료, 공공금융, 공공운수 등 ‘공공(公共)’ 용어의 홍수 시대

이다[1]. 공공이라는 용어가 정책적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가 된듯하다.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코로

나 사태를 계기로 언론에서 공공의료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으

며,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료의 정착, 확대가 국민에게 

혜택이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2]. 하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무분별

하게 공공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의미가 혼란스

러워지고 방향성이 흐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국가 재난사태에 대응하는 의료,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는 의료, 

응급의료, 중증환자 치료와 관련된 의료, 보건소, 보건지소 확충과 

관련된 공중보건, 공공의대 설립,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정부설립 병원과 병상 확충을 언급하는 표현 등에서 공공의료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가 법적 정의와는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관성 없이 사용되고 있다[3-6].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공공의료 관련 정책 추진 시 국민의 공감대

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의 혼선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공공

의료의 정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중심 고찰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정의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시행되도록 하

고자 한다.

공공의료 개념과 정의에 대한 연구방법은 기존의 보도자료, 법률

상 정의 검토, 각국의 정의와 의료시스템의 검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정책의 현황에 대한 고찰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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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용어의 개념과 정의

공공의료를 논하기 전,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공공성(publicness, 公共性)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공공성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실체적인 의미나 방향을 논하기 어려우나, 공공

의료가 주창되는 이유가 ‘공공성을 얼마나 성취하는가?’라는 의미에

서 본다면 공공성의 의미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7].

Saito [8]는 공공성을 공적(official, 公的), 공통적(common, 共通

的), 공개된(open, 公開) 세 요소로 보았다. 공적인 것은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에 속하는 의미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통적인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 보편적으

로 관련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개된 것은 공개의, 공공연한 의미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접근 가능한 공간과 정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8]. Cho [9]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민성(公民性), 국민이 혜택을 보는 

공익성(公益性), 국민이 정보를 알게 되는 공개성(公開性)을 공공성의 

세 요소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연구자들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성 평가지표를 만들고 적용하였다[10-14]. 그

러나 대다수 연구는 공공성 평가대상을 개별 의료기관에 국한하였고, 

의료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평가하는 지표개발이나 

개발된 지표의 적용에 관한 논문은 전무하다. 공공성 평가대상은 

개별 의료기관일 수도 있지만,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공공성을 달성

하도록 지원, 여건을 조성하는 데 국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흔히 세계적으로 통용

되고 있는 관련 용어와는 그 개념이 달라서, 이에 적절하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7,15]. 우선 국내에서 사용

되는 공공의료는 공공보건의료의 약어이며, 이는 공공의료와 공중

보건의 합성어이다. ‘공공의료’에 연관된 영어 표현을 정리해 보면, 

‘공중보건’은 일반적으로 ‘public health,’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

센터는 ‘공공보건의료’를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16],’ 

대한공공의학회는 ‘공공의학’을 ‘public health and medicine [17],’ 

대한공공의학회지에 기고한 Lim [18]의 “공공보건의료 개념의 재구

성과 과제”라는 논문은 ‘공공보건의료’를 ‘public health care (public 

health, public medical care),’ Kim [7]의 “한국의 공공보건의료와 

공공성 개념” 논문은 공공보건의료를 ‘health care’라 하였다.

이렇듯 공공의료 용어를 사용하는 국내에서 비전문가는 물론, 

전문가조차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우며, 공중보건과

의 차이를 표현해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통용되지 못하는 용어인 공공의료 개념을 국내 상황

에서 한국적 용어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의료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나누는 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주체가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운영 주체가 국공영인지 민영인지, 서비스 재정 주체가 

건강보험인지, 세금인지 비보험인지, 서비스 내용이 국가관리 필요

인지 국가관리 불필요인지,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은지 낮은지, 이윤

추구 동기가 큰지 작은지, 양질의 보건의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누어 생각해 보면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의료 개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19].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통용되기 시작했으므

로 법률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우선적이고도 명확한 개념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공공의료’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의한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

관이 지역 ․ 계층 ․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

장하고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20]. 한편, 

‘보건의료기본법’에 정의된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 증진

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21]. ‘의료’와 ‘공중보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보건의료’와 ‘보건의료’의 법

적 정의는 동일하며, 법적 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가 보건의료

인 것이다. 2000년 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공공의료’의 정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주체가 설립

한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였으나,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앞에서 언급한 정의로 변경되었다. 

즉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내 모든 의료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국민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되었으나, ‘공공보

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정의

를 공공보건의료 정의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법률적 

정의를 축소시키면서 공공보건의료의 용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2012년 전면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정의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며, 

이용자는 모든 국민, 서비스 내용은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지만, 법률상 공급자를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한정하였고, 서비스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는 용어로 의료취약지, 의료취약분야, 의료취

약계층,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감염병, 비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

서 지정함으로써 법 정의를 축소시키고 있다[20].

2018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도 공공보건의

료 분야를 필수중증의료(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산모(모성, 분만),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정으

로 규정하였다[22].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

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의 법률적 

정의인데, 실제는 공공단체가 설립했거나, 정부 ․ 지자체와 협약한 

일부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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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대상으로 일부 영역에 한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보건의료를 공공성이라는 규범적 측면에

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공공성을 수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서 일부분만 수행하는 직무유기이며, 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 

규정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의료서비

스를 공공영역에서 배제하고 공공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동일 개념인 의료를 일부 영역에 국한된 공공의료와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리의료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문제

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실제 행하는 사업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 내 공공보건정책관 

산하 ‘공공의료과’이다.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법령에 

규정한 계획 수립과 평가 등의 업무, 공공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공공의료와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이다

[23]. 법에 규정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된 사업은 공공실적 분석, 자원 및 경영분석, 

필수의료서비스 현황분석이다[24].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정부 역시 법에서 정한 공공보건의료 정의에 부합되는 의료서비스보

다는 일부 영역인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공공의료는?

각국의 의료제도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 단면적인 비교는 힘들다. 

‘공공의료’라는 용어는 국내에서만 매우 한정된 용어이다 보니 한국

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공공의료라는 용어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의료취약지(underserved areas, rural and 

remote areas),’ ‘미충족 의료(unmet health service, underserved 

medicine)’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25,26].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 주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료와 영리의료로 구분되고 있다. 의료는 ‘공적재정이 투입되는 

의료행위(publicly funded medical service)’이며 영리의료는 ‘공적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구분된다[27]. 1942년 British 

Medical Association은 ‘공적재정에 의한 서비스(centrally planned 

public medical services)’ 제공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1980년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의 “New directions in public 

health care”에서 ‘public health care’의 정의를 ‘Medicare, 

Medicaid에서 제공하는 의료’로 규정하였고, 같은 책자에서 ‘public 

sector medic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28-30]. 2003년 

Chakraborty와 Harding [31]은 ‘public fund’라는 용어를, 2009년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publicly funded health car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32]. 이런 사실들로 유추하면, 우리가 공공의

료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용어는 ‘공적으로 조달된 재원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언급되는 공공의

료 사업영역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취약지(underserved areas, rural and remote areas)’는 세계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 지역이며, 특히 국토가 광활한 국가에서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미국은 의료취약지를 의료인 부족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호주는 전 국토를 몇 단계 의료공급지역으로 

구분하면서 지역별 의료취약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5년마다 

무의촌 현황을 조사하여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이 건강 및 의료서비

스를 지원하고 있다[25].

미충족 의료에 대한 연구는 질병별, 지역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충족 의료에 대한 

연구와 정책은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접근 가능성(acces-

sibility),’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 세 가지 측면으로 언급되며, 

‘이용 가능성’은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 ‘수용 가능성’은 의료

보장제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건강보험 여부, 저보장 

여부, ‘수용 가능성’은 환자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요소로 

보건의료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면서, 과

다진료, 과소진료, 치료의 질적 측면, 시기적 적절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26].

공공의료의 등장배경

세계적 유례가 없는 한국식 용어인 ‘공공의료’라는 용어가 등장하

게 된 것에는 국내 특유의 보건의료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측면,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 측면, 의료공급에 대한 정부의 무관

심 측면, 건강보험에 대한 이념 부재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7].

공공보건의료기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

한 정부 ․ 지자체의 지원이 미비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불분

명한 역할로 민간의료기관과 중복된 기능을 가짐으로써 공공의료기

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비효율적이며 서비스 질이 갈수록 

저하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정부입장에

서는 시장원칙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재정부담 부족으로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폐해가 악화되는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실패로 인한 의료 왜곡 가속화를 언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

험 재정 부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의 정체, 적절한 치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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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어려움 초래, 의료서비스 제공 영역 불균형의 

심화로 서비스 부족 분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의료공급 측면에서는 국가가 의료기관 수, 병상 수 확충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 1960년 

공공설립 병상 비율은 63.7%에서 갈수록 감소하여 2019년 공공설

립 병상 비율은 9.7%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33].

복지제도 측면에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적절하

게 제공하지 못한 부분을 언급할 수 있다[34].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이념 부재 측면에서 본다면, 건강과 관련

된 보건의료 영역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라

는 제도를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었음에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념적 바탕이 정립되지 못하였다[27].

공공의료 개념의 문제

공공의료 개념의 문제점은 크게 법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정부

의 대국민 홍보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

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보건의료와 공공보건의료 정의가 동일하여, 

굳이 공공의료가 무엇인가를 논의할 이유가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의료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이 공공의료사업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보건의료, 즉 공공보건의료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에

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따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공공의료사업 분야 선정 시 전문

가인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며,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동일한 보험수가, 경제력

과 무관한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의무화, 정부의 철저한 보험수

가 통제, 환자 유인 금지행위로 행려환자, 가난한 환자에게 진료비 

면제의 불법행위 규정, 소위 심평의학—환자진료 시 의학적 판단보

다는 정부가 고시 등으로 진료행위를 규제하는 정책—이라 불리는 

진료행위에 대한 통제로 이미 공공성이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 차별금지와 진료거부 

금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필수진료과목 설치 의무화로 영리

취득 불가, 당연지정제,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 제한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자에 대한 국가 통제, 의료기관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과도한 

규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진료영역 차이가 없으며, 

법인병원 이윤을 설립자가 취득할 수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법에

서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의 대국민 홍보 측면에서 본다면, 감성적,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서 공공의료 이외의 영역을 부도덕하고 영리추구만 하는 존재로 

인식, 각인시키고 있으며, 공공의료 영역을 지방의료원 확충과 같은 

지역의료 강화로 한정하고, 부정확한 근거와 통계를 사용하여 사실

을 왜곡하고 있다[18]. 예를 들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매년 발행하는 통계

집에는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의료 불균형을 

심각한 현실인 양 호도하며, 국내의 심장질환 사망률, 뇌졸중 사망률, 

예방 가능 사망률, 치료 가능 사망률 관련 성취도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35]. 국내 

지역별 불균형 근거로 언급되는 건강지표조차 도심보다 비도심지역

의 사망비가 높다는 정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

[36]. 하지만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도심지역

인 대구가 비도심지역인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충남보다 높으며,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도심지역인 울산이 비도심지역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보다 높다[36]. 이는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 

외에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중보건 분야의 현실

공공보건의료를 다룰 때 공공의료만 언급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

제 공공보건의료는 공공의료와 공중보건 두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요인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공중보건은 인구집단이 대상이며,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인구집단, 보건

의료전문가, 보건행정 당국이 주체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이 보건기관의 역할이 감염병 사태에서는 특히나 중요하다[37].

공중보건과 관련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 보건기관의 실태를 

우선 언급하고자 한다. 공중보건 행정이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

어 국가와 지방 보건행정의 비일관성, 지방 공중보건조직의 독립성

과 전문성 확보 어려움, 광역 ․기초 지자체 보건 당국이 많은 부분(소

속, 조직, 인력, 예산 등)에서 지자체장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이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행정의 문제점을 중앙정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정책을 총괄 ․ 조정할 전담부서

가 없어서 개별 사업 위주로 조직 편재되어 있으며, 공중보건 영역이 

환경부(환경보건), 교육부(학교보건), 고용노동부(산업보건), 농림

축산식품부(농민보건) 등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37]. 질병관

리청은 직제, 인력 등이 질병 전반의 문제를 관리할 만한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행정의 문제점을 광역시 ․ 도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중앙조직과 기초 조직을 연결하는 허리 조직

임에도 현실은 중앙의 지시를 전달하고 처리 결과를 중앙으로 보고

하는 통로 역할에 한정된 가장 취약한 조직이며, ‘공공보건의료지원

단,’ ‘감염병관리지원단’ 등이 존재하지만 자체역량 부족으로 업무추

진 한계가 많으며 운영예산 부족도 심각한 상태이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행정의 문제점을 기초 시군구 보건소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새로운 감염병 유행, 만성질환 및 치매 유병률 증가, 높은 자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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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학교보건, 환경보건, 직장보

건 등을 총괄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부재하고, 민간 의료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미약한 상태이다.

한편, 지역 의료와 공중보건에 중요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은 

그동안 경시되어 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다면, 공중보건의

사에 대한 행정 ․ 보건 관련 직무교육이 부족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진료업무에만 투입되고, 다양한 보건 및 행정사업에서 배제되는 것

이 현실이다. 더불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더라도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지자체 내 불분명한 지위로 인하여 보건소

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하며, 진료업무 외 다양한 

보건사업 역할 시 적절한 수당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

이다.

결  론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국내 

보건의료 상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

지만 시행이 불필요한 영역이 있으며, 공공의료라는 이름으로 성취

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음에도,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건의료 현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큰 틀에서 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정책을 보험자, 

공급자, 정부의 합의하에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내에서 논의, 통칭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은 매우 불확실하

며, 규범적, 실증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용어이자, 세계적으로 통용

되고 이해되기 어려운 용어이다. 심지어 법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그 정의를 무시하면서 자신들만의 용어 정의

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

의료기본법’에 정의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

동이 보건의료(health and medical services), 즉 공공보건의료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라는 정의로 수용하고, 둘째, 

이 정의를 충족하는 국내 의료제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임을 수용하

고, 셋째, 공공보건의료사업 분야를 공중보건사업 분야로 명확히 

하여 공중보건정책의 명확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제도의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 보장, 국가재정투

입 증액,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건강보험 적용을 지양하고 전문가인 

의사의 필요도에 의한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서비스 적용을 통하여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실패로 인한 의료서비스 취약분야 해소에 주력

하여야 한다.

국내는 현재도 절대적인 의료취약지는 없는 상태이나, 좁은 국토, 

발달한 도로망 등 국가 인프라 활용과, 지방 의료취약지에만 보건지

소를 유지하고 그 외 인력은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

건의제도 효율성 증진으로, 생명과 직접 관련된 필수의료 부족은 

올바른 정책을 통하여 언제든지 해소 가능하다. 복지제도의 충분한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건의료제도, 건강보험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공공의료라는 부

적절한 용어의 합의된 개념 정리 없이 현재와 같은 공공의료정책이 

시행된다면 현재 한국이 가지는 저보장,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욕구 미충족, 의료전달체계 붕괴, 필요도보다 수요에 의한 급여화 

결정 등의 건강보험체계 문제점이 고착화될 것이며, 민간의료기관

에 대한 선택적 지원, 적은 국가재정 투입으로 의료기관 통제강화, 

사적 영리추구라는 프레임 강화, 국가나 지자체가 할 역할을 의료기

관에 전가하고, 의료를 공공성과 영리성으로 분열하는 상황을 초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차 공중보건체계 개편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

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부 독립을 통하여 

각 부처에 산재한 공중보건 분야를 보건부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

광역 공중보건조직-보건소로 이어지는 일관된 공중보건체계 구축

과 지자체 공중보건조직의 보건부 직할을 완성하며, 질병관리청을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것이 중요하다[38]. 민간 의료기관은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민

간 의료기관의 부재로 인한 의료취약지 외에는 보건(지)소의 진료기

능을 과감히 폐지하고 개인을 위주로 하는 진료기능보다는 전체 

주민대상, 환경변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 위주로 기능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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